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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 통상집행, 공급망·환경규제 등 주요 이슈를  

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선별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미국 동향은 직전 발간호 이후 신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국 동향은 최근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미국 동향

무역확장법 제232조 일부 품목 관세  
한시 조정 (6.1.)

• �부속서 1-C를 신설하여 이동식 산업기계 등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화된 관세율 적용 

무역법 제301조 관세 조사 및 판결

•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 한국에 12.5% 적용  
제안 (6.2.)

• �연방대법원, 중국산 제301조 관세 적법성 인정한 
항소심 판결 유지 (6.15.)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서명 (6.3.)

• 현행 관세 집행 체계 보완

• 수입신고인(IOR) 요건, 신고‧관세심사‧제재 절차 강화

관세회피 단속 동향

•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리한 추정' 적용으로 반덤핑관세 
회피 인정 사례

      베트남 동향

관세위반 제재 체계 개편

• 기존 관세 분야 행정위반 제재체계를 개편 

• �수출물품 가공‧생산시설 및 보관장소 변경 미통지 
등 통지‧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

고위험 물품 대상 이력추적 체계 추진

• �고위험 제품의 원산지·제조정보 및 공급망 이력정보 
기록 의무화 

• �정부 추적플랫폼 또는 자체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연계체계 구축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 �18개 위험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서류 및 
표시정보의 일치 여부 집중 점검

• �기업의 생산시설·생산능력 확인 등 실질적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과 멕시코가 USMCA 공동검토와 관련한 1차 양자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자동차 원산지 규정, 철강·알루미늄, 경제안보를 주요 의제로 논의함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권리 보호‧집행 방식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함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25% 추가관세 부과 추진함 

미 법무부가 IEEPA 관세 환급 대상을 소송 참여 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입장을 보이면서, 환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됨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을 높임

독일이 의료보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추진 중인 혁신 의약품 지출 감축 정책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함

Reuters (5.29.)

연합뉴스 (5.30.)

연합뉴스 (6.2.)

AP (6.10.)

연합뉴스 (6.11.)

Reuters (6.19.)

   미국 관세•원산지 동향 최신 주요 뉴스 

•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최근 관세‧원산지‧공급망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이번 동향의 대상국으로 선정함

https://www.reuters.com/business/us-mexico-conclude-first-round-trade-deal-talks-autos-metals-security-2026-05-29/?
https://www.yna.co.kr/view/AKR20260530024300009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2120700009
https://apnews.com/article/tariffs-trump-federal-appeal-lawsuit-3e774aeabd2f67513e4af74e44061c07?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1025500009?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us-launches-section-301-probe-into-germany-over-drug-pricing-2026-06-19/?


           베트남

베트남1 관세위반 제재 체계 개편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5일 관세 분야 행정위반 제재 체계 현대화 및 세관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행령 제169/2026/NĐ-CP를 공포하였음. 동 시행령은 기존에 적용되던 법령 제128/2020/NĐ-

CP호를 대체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주요내용

[베트남 관세 제재제도의 주요 변화]

구분 종전 시행령 제169호

신고 오류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는 일부 신고 오류도 

행정처벌 가능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고 오류에 대한 

과태료 삭제

관세 통지·보고 의무 통지·보고 관련 위반 범위가 제한적 통지·보고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행정처벌 제외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자진 보충신고·수정이 인정되는 범위 확대

처벌 절차 주로 종이문서 기반 전자적 위반조서 작성 및 처벌결정 발행 가능

처벌 권한 세관기관이 주요 처벌 권한 행사 공안당국 소속 기관·담당자의 처벌 권한 확대

출처: �Vietnam Briefing, 「Vietnam’s New Customs Penalty Decree: Key Compliance Changes for Importers 
and Exporters」, 2026.6.4

• ��(제재조항 합리화) 과세 대상 수입물품의 수량·품명·원산지·HS코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미한 신고상 오류에 

따른 제재 부담을 완화함 

• �(관세 위반 범위 조정) 수출물품 가공‧생산시설의 부지, 주소, 보관장소의 변경 등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여 시행령 제167/2025/NĐ-CP의 통지·보고 의무를 반영하는 한편, 

법정 요건을 충족한 보충신고·수정 등은 행정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집행절차 디지털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위반조서 작성 및 처분결정서 발부를 허용하여, 종이문서 

기반 행정절차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자적 집행문서 관리를 확대함

• �(공안당국의 제재 권한 확대) 공안당국이 관할 범위 내 세관 단속 관련 위반에 대해 사안과 처벌 권한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물품 몰수 및 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순 신고오류에 따른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고의무 등 주요 관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자발적 정정과 자료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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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s-new-customs-penalty-decree-key-compliance-changes-for-importers-and-exporters.html/
https://vanban.chinhphu.vn/?docid=218154&pageid=27160&


베트남 산업무역부2 고위험 물품 대상 추적체계 추진

개요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고위험 상품의 안전성 및 시장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령 

제37/2026/NĐ-CP에 따른 「산업무역부 관리 대상 제품·상품의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31/2026/

TT-BCT)을 제정하고, 국내 유통품과 수입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적관리 체계를 구체화함

주요내용

• �동 규정은 산업무역부가 관리하는 고위험 품목에 대해 국내유통 및 수입 시 이력 추적을 의무화함. 

기업은 제품별로 제품명, 제조자, 제조장소, 원산지, 브랜드, 로트번호, 시리얼번호, 유효기간 등 기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제품의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함

• �또한 기업은 단순 제품정보뿐 아니라 공급망 내 주요 이력정보를 기록하여야 함. 규정은 공급망 내 

"핵심 추적 사건(Critical Tracking Events)"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원재료 입고, 생산, 가공, 

포장, 운송, 판매 등 제품의 이동 및 변형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체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특히 기업은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추적플랫폼(VeriGoods)7을 활용하거나 자체 ERP·MES 등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나,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업무역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또한 API 방식의 데이터 연계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공급망 데이터 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제품이력 추적 제도는 국내 유통 상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제공 정책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점차 고도화 되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7 https://www.verigood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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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it.gov.vn/van-ban-phap-luat/thong-tu-so-31-2026-tt-bct-quy-dinh-ve-truy-xuat-nguon-goc-san-pham-hang-hoa-thuoc-pham-vi-quan-ly-cua-bo-cong-thuong.html


베트남 재무부 관세국3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개요

•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및 무역구제조치 회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서 베트남은 원산지 

위조 및 불법환적의 주요 경유국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재무부 관세국은 2026년 6월 16일 공문 제17552/CHQ-GSQL호를 

발표하고 전국 세관에 원산지 위조 및 불법환적 위험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지시함

주요내용

• �(고위험 품목 지정 및 감시강화) 재무부 관세국은 원산지 위조 및 불법환적 가능성이 높은 위험품목군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특히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자료와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제품 라벨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함

• �(세관 검사 및 감독시 유의 유형 5가지 명시) 동 지침에서는 세관 검사 및 감독 등의 업무관리 과정에서 

세관이 유의해야 할 부정 수법을 유형화하여 구체화함

➀ 원산지 기준 미충족 상품의 단순 가공·조립 후 원산지 허위 표시 

-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한 뒤,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 가공 또는 
조립'만 수행하고도 세관 신고서 및 포장에 '베트남산'으로 명시하여 수출하는 행위

➁ 다수 회사 설립을 통한 부품 분할 수입 및 부당 라벨링
-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여 부품을 분할 수입한 뒤, 다른 회사에 넘겨 단순 조립하게 함으로써 원산지 기준 미충족 상품임에도 

'베트남산' 라벨을 부착해 내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➂ 외국산 물품 수입 후 서류를 합법적인 것처럼 원산지 위장
- �외국산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한 뒤, 정상적인 수출을 위해 관련 서류를 합법적인 것처럼 하거나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베트남산으로 신고'하는 행위

➃ 허위 계약 및 서류 재활용을 통한 원산지증명서(C/O) 절차 악용
- �수입 원자재의 출처를 숨기고 국내 구매에 대한 허위 계약을 작성하거나, 하나의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여러 수출 신고에 중복 

사용하고,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류를 재활용하는 등 C/O 발급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➄ 원산지 기준 미충족 상품의 베트남산 표기 수출
- �세부적인 가공법이나 서류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이나 포장에 베트남산으로 표시했거나 세관에 베트남산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상품을 수출하는 포괄적인 위반 행위

• �아울러 기업의 생산능력과 실제 수출실적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함. 이는 단순히 서류상 원산지 

증명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기업이 실제로 해당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 �이번 조치는 단순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공급망 

구조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증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기업은 원산지 판정자료뿐 아니라 생산공정, 원재료 조달내역, 제조기록 등 실질적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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